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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25년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

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으로,

(i) 정관상 이사 수의 제한이 없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복수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제

안할 경우, 회사가 이사 선임 안건에 앞서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에 관한 선행안건을 상

정할 수 있는지 여부, (ii) 서로 다른 종류의 이사를 복수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이사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종류별 분리선출’ 가

부), (iii)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을 전제로 집중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득표 순위대로 이

사를 선임하면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의 종류별 수 또는 비율 요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다득표 순위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득표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건너뛰기’ 가부), (iv)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주주총회에서 2명의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지 여

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늦어도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대규모 상장회사가 실제로 집중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이상의 쟁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쟁점에 관해 주주별 유불리에 따라 견해가 대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

까지 집중투표의 실제 운영에 있어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에 관한 해석론이 풍부하게 축적

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실무상 혼선이 방지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주제어：2025년 개정 상법,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제안,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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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집중투표제란 (i)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하나의 결의에 의하고, (ii) 주주는 1주당 선

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iii) 주주는 이러한 복수의 의결권을 이사 후

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자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고, (iv) 최다득

표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1) 이는 이

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도 그 지분에 상응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2) 이를 통해 대주주 측 이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투표제에 의할 

경우 대주주에 의한 회사 지배가 고착화되는 현실을 지양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3)

종래 우리 상법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

1) 따라서 출석주식의 과반수를 얻지 않아도 이사로 선임되므로, 일반적인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를 정한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정관에서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T, 선임할 이사의 수를 N이라고 할 경우, 소수주주가 이사 1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 수는 T/(N+1)+1주로 계산된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2023, 371면; 송옥렬, “감사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경영권 방어”, ｢BFL｣ 제20호(200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6면; 김지평/이학진, “상장회
사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 분석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의무화 규정을 중심으로”, ｢BFL｣
제95호(201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2면}.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5, 687면; 김용철(편)/이완희(저), 주석 상법: 회사편 제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상법 제382조의2 집필 부분);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5, 1000-1001면; 박수영,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상법개정 시안 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기업법연구｣ 제27권 제3호(2013), 한국기업법학회,
117면; 정준우, “현행 집중투표제의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2005), 한국법정책학회,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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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382조의2 제1항), 회사의 상장 여부 내지 규모를 불문하고 정관

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의 90% 이상이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실무상 집중투표제의 시

행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었다.4) 이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꾸준하

게 제기되어 왔으며, 집중투표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도 2013년, 2016년,

2020년 등 지속적으로 발의된 바 있다.5)

이러한 배경에서, (i)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

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소위 

“3% Rule” 제한 확대와 함께, (ii)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의

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6)이 2024. 11. 19. 발의되

었고, 위 (i)의 내용을 분리한 1차 상법 개정안이 먼저 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공포 및 

시행된 후에, 위 (ii)에 관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025. 8. 2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5. 9.

9. 법률 제21044호(이하 “개정 상법”)로 공포되었다.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전체 상장회사 
344개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13개사(3.8%)였고, 이 중 실제 집중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1개사(㈜케이티
앤지가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면서 집중투표를 실시)에 불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
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24. 12., 33면).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4. 4. 1.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806개사를 대상으로 정관 기재 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회사가 765개사(94.9%)에 달하였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4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관 기재유형”, ｢상장협
자료｣ 2024-15(2024), 41면}. 아울러, ESG행복경제연구소의 통계 분석에 의하면, 2025. 5. 31. 기준 기업지배구조보
고서를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171개사 중 6.4%만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국내 시총 250대 기업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조사 분석 및 시사점”, 2025. 6.
11.자 보도자료).

5) 정준우,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2025),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8-19면; 신찬호,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2019),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46-248면; 김지평/이학진, 앞의 글, 63-64면.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704).

개정 전 개정 후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ㆍ ②
(생 략)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
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③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
구하고---------------------배제할 수 없
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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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정 상법에 의하면,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집중

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제542조의7 제3항),7)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일(2026. 9.

10.)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본고는 개정 상법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실제 주주총회

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함에 있어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Ⅱ.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실무상 쟁점

1.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정하는 선행안건 상정 가부

가. 문제의 소재

정관으로 이사 수의 상한 또는 총수(정원)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

7) 다만, 우리 상법은 2인 이상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7일 전(상장회사의 경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82조의2 제1항, 제2항, 제542조의7 제1항, 제2항), 개정 상법 하 대규모 상장회사
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을 뿐, 상법상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가 
없음에도 자동적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
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
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
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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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주주가 다수의 이사 후보자를 제안함에 따라, 선임할 이사 수에 관한 주주제안과 이사

회 제안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

기에 앞서,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예컨대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또

는 ‘이사 추가 선임 여부 결정의 건’ 등)을 선행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기존 논의

(1) 판례
기존 하급심 판례 중에, 다음과 같이 회사가 선행안건으로 이사 추가 선임 여부 내지 선임할 

이사 수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가) 제1사례
정관상 이사 원수를 3인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고, 회사가 종래 3인의 이사만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사의 결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이사 4인 선임의 건(집중투표 방법)’을 회

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자,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면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안건을 (i) 기타비상무이사의 추가 선임 여부의 건,

(ii) 위 (i)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인원수’ 결정의 건, (iii) 위 (ii) 의안

이 가결될 경우에 가결된 선임 이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집중투표로 선

임하는 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i)의 안건이 부결되자 위 (ii) 및 

(iii)의 안건은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i) 먼저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처럼 이사 증원 및 선임을 결합한 하나의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만을 결의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소수주주가 회사에 

불필요하게 증원된 몇십 명, 몇백 명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다수주주

가 이를 전혀 제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자본다수결의 대원칙 자체를 정면으로 부

정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고 상법상 집중투표제가 위와 같은 정도로 소수주주를 다수

주주에 우선시키는 취지의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소수주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8) (ii) 또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주제안한 ‘4인의 이사 

선임’이라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어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의된 이후라야만 비

로소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 선출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 ‘복

수의 이사 선임’이라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먼저 부결시킨다면, 소수주주를 위하

8) 인천지방법원 2014. 3. 14.자 2014카합100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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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련된 ‘집중투표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이 ‘동

일한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

른 집중투표제도의 내재적인 한계에 불과하지, 이를 집중투표제도 위반 또는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소수주주의 청구를 기각하였다.9) (iii) 아울러,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 

사건에서는, “기존 이사의 결원이 없거나 이사회에서 이사의 증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에

도 소수주주가 복수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제안한 경우 이사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증원 인원 수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

로(상법 제382조 제1항 참조),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증원 인원수에 대한 판단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판시하면서, (a)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은 4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제제안

과 채권자가 추천하는 후보자 4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의 제안이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회사 측의 변형안건은 주주제안의 논리적 전제를 구체화하여 주주제안의 내용을 논

리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 당해 사안에서 집중투표제

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이사 선출에 관한 의안의 제안 외에 그 전제로서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관한 의제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주주제안

을 단계별로 분리한 변형안건의 상정을 통해 이사 증원 여부에 대한 안건이 먼저 주주총회 보

통결의로 부결됨으로써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청구

권이 침해 또는 잠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

구권,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청구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다.10)

(나) 제2사례
사내이사 4인 중 1인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시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집중투표

의 방법으로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할 것을 주주제안한 것에 대하여, 이사회가 

선행안건으로 ‘사내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의 건’ 및 ‘사외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기로 결의한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

사의 정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증원 인원수에 

관한 판단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임을 전제로, (i) “채권자(소수주주)의 주장처럼 이사 증원 

및 선임을 결합한 하나의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 자체에 대한 가부만을 

결의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적정한 이사 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권한을 박

9)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42552 판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22129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

10)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자 2015라6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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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고 소수주주로 하여금 사실상 이사의 인원 수를 결정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ii) “주주가 ‘복수의 이사 선임’이라는 주주제안을 하면서 ‘집중투표’ 청구를 동시에 

하였다고 하여, 주주의 집중투표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증원의 필요성 및 적정 증원 인

원 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권한까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소

수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청구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다.11)

(다) 제3사례
사내이사 3인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시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4인 선임 

안건을 주주제안하면서, 이사의 선임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i) 사외이사 증원 결정의 건(제1-가항 안건), (ii) (위 제1-가항 안건이 가결된 경우) 증원할 이

사의 수 결정의 건(제1-나항 안건), (iii) (위 제1-가항 안건이 가결된 경우) 사내이사 3인 및 1항의 

결의에 따라 증원된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2안건), (iii) (위 제1-가항 안건이 부결된 경우) 사내

이사 선임의 건(제3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

주주는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i) 소수주주의 주장과 같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규정에 이사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내이사 3인의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하여 새로 선

임할 이사를 반드시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수주주 측 안건

은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로 소수주주 추천 4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사외이사·사내이사를 불문하고 먼저 정한 뒤 다득표

순에 따라 사내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로,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달라’는 것

으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운 점, (ii) 상법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고 있고(제317조, 제

382조 등 참조),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은 임의적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총

회가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이사의 수’뿐만 아니라 ‘이사의 유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iii) 집중투표제는 그 취지상 소수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나아가 소수주주에

게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으며, 제1안건 중 사외이사 증원 

결정이 부결되는 경우 소수주주 측 후보에 대한 집중투표제 자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소

수주주의 집중투표권이 무력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도출되는 부득이한 결과

라는 점 등을 이유로, 회사가 위 제1안건 부분과 같이 소수주주 측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면

서 그에 앞서 사외이사 증원 결정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한 것을 두고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0.자 2023카합20369 결정(채권자의 재항고 포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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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학설상으로도, (i) 이사의 증원과 선임을 결합한 하나의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 자체에 대한 가부만을 결의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소수주주가 회사에 

수십 명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다수주주가 이를 제지하지 못하게 되

어, 이사 수가 불필요하게 증원되고 다수주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ii)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복수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고 하더라도, 이사 증원의 필요성이나 적정 증원 수에 대한 판단 및 결정 권한은 여전히 주주

총회에 있는 점, (iii) 다수의 이사 선임은 회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 증원의 필요성이나 적정 증원 수에 관하여 주주들의 판단

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iv)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의 수가 정해진 

것을 전제로 어느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선

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서까지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v) 집중투표는 형식적으

로만 보아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정되어 실제로 문제 될 때 가능하

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vi) 집중투표제의 경우 선임할 이사의 수에 따라 각 주주가 부여받게 

되는 의결권의 수가 달라지므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집중투표제 시행을 위한 당연한 선결문

제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사의 증원 여부 내지 이사 수 결정에 대한 선행안건 상정이 가능하

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13)

다. 상법 개정 이후 해석론

이상과 같이 선행안건의 상정 가능성을 긍정하는 취지의 기존 논의는, 개정 상법 하에서도 

대체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i) 소수주주가 복수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이사 증원의 필요 여

부 및 적정 인원 수에 대한 판단이 수반되는데,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

므로(제382조 제1항),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 증원의 필요 여부 및 적정 증원 인원 수에 대한 판단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ii) 이러한 경우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은 (a) 이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한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14.자 2025카합50058 결정.
13) 임재연, 회사법II, 박영사, 2024, 75면; 김지평,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2018), 한국법학원, 100-102면; 성민섭,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변형 상정 
가능성”,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201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91-292면; 전현정, “주주제안권과 그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2018), 한국법학원 181-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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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제안과 (b)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제안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분리하여 (a) 이사 추가 선임 여부 내지 선임할 이사 수 결정에 관한 

안건을 (b) 이사 선임의 건에 앞서 먼저 상정하는 것은 주주제안의 내용을 논리적 단계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iii) 이처럼 소수주주가 이사 증원 및 선임을 결합한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구속되어 해당 안건 자체를 그대로 상정하여 결의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이사 증원 필요 여부 및 적정 인원 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판단 권한이 

박탈되고, 소수주주가 불필요하게 증원된 수의 이사 선임을 요구하더라도 다수주주가 이를 제

지하기 어려워지는바, 이는 회사법상 자본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에도 반하는 점, (iv) 이

사 수가 과도하게 증원될 경우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용이 증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사 증원 여부 및 적정 인원 수에 관해 먼저 주

주들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상법에 따라 집중투

표제를 배제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복수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제안

한 경우 이에 기계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추가 선임 여부 내지 선임할 이사 수를 

정하는 선행안건을 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

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집중투표 시에는 1주당 행사 가능한 의결권 수가 확정되어야 실제 구체적인 투표 

운영이 가능할 것인바, 선임할 이사 수를 정하는 것은 집중투표 실시의 필수적 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상법에 따라 집중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선임할 이사 수를 확

정하기 위해 이를 선행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사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종류별 
분리선출’ 가부)

가. 문제의 소재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는데(제317조 제2항 제8호), 서

로 다른 종류의 이사를 복수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회사 측에서 이사의 종류별로 분리하

여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논의의 편의상 “종류별 분리선출”이라 함)가 

문제 된다.

예컨대,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의 후임자 선임이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i) 종류별 분

리선출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내이사 1인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되고,

사외이사 2인만이 집중투표의 대상이 되어 주주는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ii) 종류별 분리선출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주주는 전체 이사 후보 3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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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예컨대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의 선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i) 긍정

설에 의하면 집중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ii) 부정설에 

의하면 여전히 집중투표의 대상이 되어 주주는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집중투표의 실시 여부 자체 및 주주의 의결권 수에 관한 결론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향후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실무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

점이라 할 것이다.

나. 기존 논의

(1) 긍정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상법 개정 전 하급심 판례 중

에 다음과 같이 종류별 분리선출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가) 제1사례
사내이사 1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

을 행사하여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중 1인은 A로 하며, 나머

지 1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기타비상무

이사 선임 결의를 할 것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i)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사내이사 B 중임),

(ii) 기타비상무이사 1명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C 중임), (iii)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의 건(기

타비상무이사 2명을 선임하고, 기타비상무이사 2명 중 1명의 후보를 A로 정함)을 목적사항으

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주주총회 당일 (ii)의 안건과 (iii)의 안건에 따라 선임할 

기타비상무이사의 수가 서로 달라 이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타비상무이사를 1명

만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2명을 선임할 것인지’를 표결에 부쳤으며, 기타비상무이사를 1명만 

선임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로 표결되자 (iii)의 주주제안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ii)의 

안건만 상정하여 이를 가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주주는, 회사가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

임을 회피하기 위해 (i)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과 (ii) 기타비상무이사 1명 선임의 건을 분리하

여 상정하고, (iii)의 주주제안 안건은 아예 상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i)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어야만 집중투표청구

가 가능한데, 당해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1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선임만이 예정되어 

있었고,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의안은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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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주의 집중투표청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증원한다는 주주총회 결

의가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선임할 기타비상무이사의 수가 2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던 점,

(ii) 회사는 선결적으로 ‘기타비상무이사를 1명만 선임할지 아니면 1명을 증원하여 2명을 선임

할지’를 표결에 부침으로써 주주제안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위 표결에서 과반수의 주

주들이 기타비상무이사 1명 선임에 찬성함으로써 집중투표청구의 전제가 되는 ‘2인 이상의 이

사의 선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iii)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별하여 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내이사 1

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구별하지 않고 2명의 이사 선임으로 보아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당해 결의가 집중투표제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

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4)

(나) 제2사례
정관상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6인 등 이사 8인의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

자,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 당일 

(i) 이사 8인 선임의 건에 앞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함으로써, 대표이사를 기타 이

사와 분리하여 찬반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였고, (ii) 이어서 출석 주주 과반수의 결의로 사내

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기로 의결한 다음,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사외이사 5인을 

선임하고, 출석 주주 과반수의 동의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차기 정기주주총회로 연기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및 대표이사 9명의 선임권을 침

해하여 위법한 결의임을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하였다.

법원은 (i) 대표이사와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 결의를 한 것에 관해서는, (a) 이사회 결의에서

도 이사 선임의 건과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분리하여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b) 회사 정

관에서도 대표이사와 이사를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를 동시에 선임한 경우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c) 소수주주 스스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8인 선임에 관해서만 집중투표

를 청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ii)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선임 결의를 한 것에 대

해서는, (a)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 중 이사에 관하여 ‘사내이

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인 반면,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 양자의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33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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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권한, 책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자는 구분하여 선임할 필요가 있는 점” 및 

(b) “상법상 집중투표제의 취지는 소수주주에게 ‘이사’ 선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사내이사’

선임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분리 선임 결의가 소

수주주의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5)

(다) 기존 선례
한편, 최근 공시자료에 의하면, 2025. 9.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장회사 

중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각 조별로 집중투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례16)가 발견된다.

또한, 최근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한 사례 중에, 선임할 이사의 종류

를 불문하고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공시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17)

(2) 부정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으로는, (i) 상법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기하게 한 것은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의무선임비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외이사나 상장

회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이사가 상무에 종사하

는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소수주주의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 권한

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것과는 무관하므로, 선임할 이사의 종류에 따라 집

중투표의 청구 가부가 달라져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견해,18) (ii)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경

우 그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집중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법 제382조의2는 

이사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가 있으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는 반드시 집중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19)

(iii) 분리선임은 그 장점이 그리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집중투표청구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므로, 선임절차나 의무·권한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시에는 분리선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균형에 맞고,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사내이사 중 차순위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6.자 2019카합100054 결정.
16) 포스코홀딩스㈜ 정관 제28조 제3항.
17) 고려아연㈜ 2025. 3. 18.자 주주총회소집공고(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8000004);
㈜차바이오텍 2025. 3. 14.자 주주총회소집공고(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4001385);
㈜JB금융지주 2024. 3. 5.자 주주총회소집공고(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210)
등 참고(마지막 방문 2025. 9. 29.).

18) 조규석/허진용/양재준, “집중투표제의 실무상 쟁점”, ｢BFL｣ 제84호(201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8면.
19) 임재연, 회사법II, 박영사, 2024,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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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득표자를 뛰어넘어 다음 순위인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충

족시키는 것(이하에서 살펴볼 ‘건너뛰기’를 의미한다)이 가능하므로 통합선임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20)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법무부 유권해석 중에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각각 1인씩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종류별로 각 1인씩이므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하는 집중투표가 적용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

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상 이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

무이사가 모두 포함되어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모두 상법상 이사로 보아야 하므로, 사내외이

사 구분 없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21)가 있는데, 이는 부정설에 입각한 답변으로 이해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자료에서도,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 선임이 예정된 상황에

서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한 경우,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을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하면 각 1인의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할 여지가 없게 되는

데, 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집중투표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

지로 설명한 바 있다.22)

한편, 경제개혁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상법 개정안을 다룬 용역보고서에

서, 집중투표 시에는 동시에 선임하는 이사 수가 많아야 소수주주 입장에서 보다 적은 지분으

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선임하게 되면 집중투표제의 효

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3)

다. 상법 개정 이후 해석론

상법 개정 이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학설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며, 집

중투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일(2026. 9. 10.)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

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상법 하에서 이 문제를 다룬 판례가 나오기까

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해서는, 개정 상법 하에서도 (i)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구

20) 윤영신, “이사선임 의안 상정 및 표결방법에 관한 쟁점”, ｢상사판례연구｣제31권 제4호(2018), 한국상사판례학회,
56-60면.

21)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4. 2. 17.자 유권해석.
2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4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상장협자료｣ 2014-7(2014), 205면.
23) 경제개혁연구소,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 

용역보고서), 2018,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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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7조 제2항 제8호), 이러한 이사의 종류별로 지위, 권한 

내지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ii) 상법상 집중투표제의 취지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특정 종류의 이사 선임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 기존 하급심 판례에서 설시한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iii) 종류별 분리선출을 하지 않

고 이사 종류를 불문하고 다득표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 또는 정관에

서 정한 이사 종류별 수 또는 비율 요건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류별 분리선출이 허용된다는 긍정설도 제시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 상법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집중투표 시 종류별 분리선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

성도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i) 종전 긍정설의 핵심 논거 중의 하나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

데, 이는 개정 상법 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논거이다.

(ii) 상법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382조의2), 이사의 종류에 

따라 집중투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규정 문

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이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

중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개정 상법에 의하면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

로써(제542조의12 제2항), 분리선출 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를 반대해석하더라도, 법문상 근거가 없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이사의 종류별로 분리하

여 선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iv)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측 후보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 대주주에 의한 이사회 

지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종류별 분리선출이 허용된

다고 볼 경우, 종류별 분리선출 실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하

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선행안건 상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바, 결

국 대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실시 여부가 정해지게 될 것이다. 즉, 대주주에게 유리

한지 여부에 따라 종류별 분리선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여부 자체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집중투표제의 취

지를 잠탈하는 것이다.

(v) 만일 이사의 종류별로 선임 결의 요건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로 묶어 집중투표를 실시하

기 어려울 것이나, 상법상 이사 선임 결의 요건은 이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통결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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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로 동일하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

368조 제1항).

(vi) 상법상 사외이사의 경우 그 외 이사(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와 달리 별도의 결격사유

가 있으나(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애초에 (이사

로 선임되기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결격사유가 있음

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그 직을 당연 상실하

게 되는데(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이는 집중투표 가부와는 별개의 문

제로서, 이처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외이사와 기타 이사를 묶어 집

중투표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vii)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을 전제할 때, 이사 종류를 불문하고 다득표 순위대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문제는,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건너뛰기’ 긍정설에 의할 경우 해결 가능하다.

한편, 위와 같은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상 

‘이사의 종류별로 별개의 조로 구분하여 집중투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

우에도, 이러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에 의할 경우 당선자 결정 방법(‘건너뛰기’ 가부)

가. 문제의 소재

위에서 살펴본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에 따라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집중투표를 실

시하고, 다득표 순위대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된 이사의 종류별 수 내지 비율이 상법 또

는 정관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정관상 이사 총수가 7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독

립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종래 이사회를 사내이사 3인 및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해 왔는데, 이 중 사내이사 1인 및 독립

이사 1인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시에 만료되는 경우,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에 의하면 이사 

2인 선임 안건을 대상으로 집중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 및 소

수주주가 각각 사내이사 1인 및 독립이사 1인씩 후보를 제안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i) 투표 결과 사내이사 후보 2인 중 1인, 독립이사 후보 2인 중 1인이 다득표 순위 

1-2위가 되면, 그대로 각각 사내이사 1인 및 독립이사 1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ii)

그런데, 사내이사 후보 2인이 다득표 순위 1-2위가 되는 경우, 다득표 순위대로 사내이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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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임하면, 이사 7인 중 사내이사가 4인, 독립이사가 3인이 되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른 독립이사 비율(이사 총수의 과반수) 요건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위 (ii)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이러한 결과를 감수하고 다

득표 순위대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정관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득

표 순위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후보 중 최다득표자 1인 및 독립이사 후보 중 최다득표자 1인

을 각각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즉, 사내이사 후보 중 2위 득표자를 건너

뛰어야 하는지) 여부(이하 논의의 편의상 ‘건너뛰기’라 함)가 문제 될 수 있다.

나. 기존 논의

종래 이 문제를 논한 학설로, (i) 사전에 사외이사와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선임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한 번에 투표를 하더라도 이사 종류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

해,24) (ii)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류별 분리선출 부정설을 전제로 사외이사와 다른 이사

를 통합선임할 경우 건너뛰기의 방법으로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

해25) 등이 발견된다.

또한, 과거 법무부의 유권해석 중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각 1인씩 선임하

는 경우,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집중투표를 적용한 결과 사내이사 2인이 최다득표자가 

되어 정관에 위배된 경우 선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 2인이 

사내이사로 선출되었다고 하여도, 정관의 사내이사 인원 제한 규정에 따라 1인만을 사내이사

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최다득표자 1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후보자 중 최다득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는데,26) 이는 건너뛰기가 가능하

다는 긍정설에 입각한 답변으로 이해된다.

다. 상법 개정 이후 해석론

(1) 부정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건너뛰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부정설)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 집중투표제는 다득표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인데, 보다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건너뛰어 그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가 

24) 임재연/김춘, 주주총회실무, 박영사, 2020, 312-313면.
25) 윤영신, 앞의 글, 59-60면.
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4. 2. 17.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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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임의적 당선자 결정 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ii) 이처럼 다득표 순위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적은 득표만 얻은 후보자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극단적으로,

위 예시 사례에서 사내이사 후보 2인이 다득표 순위 1-2위가 되고, 독립이사 후보는 1표

만 받은 경우에도, 그 1표만 받은 후보가 이사로 선임된다), 다수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

지 않고 사표가 양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iii) 건너뛰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사 수 또는 비율이 상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

라도,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으로서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수가 제542조의8 제1항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

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542조의8 제3항), 주주총회 의결 결과 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

하는 독립이사만이 선임되는 경우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 특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27) 즉, 차기 주주총회까지 부득이하게 이러한 위법상

태를 유지하는 것은 용인된다고 볼 것이며, 위 예시 사례의 경우 (a) 차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총수를 증원한 후 독립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b) 사내이

사 1인을 사임하도록 하고, 차기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하거나, (c) 사

내이사 2인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긍정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너뛰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긍정

설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i) 집중투표제가 다득표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다득표 순위를 따른 결과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까

지 허용하는 취지의 제도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그 선임 결과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 수 및 비율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7) 이와 유사한 취지로, 하급심 판례 중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 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임·사망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그 상황을 용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회사가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위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사임·사망 등과 같이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많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5. 선고 2023카합50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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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표의 발생은 단순투표 또는 집중투표를 불문하고 모든 투표에 있어 부득이하게 존재

하는 문제이며, 득표수가 적은 후보자의 이사 선임 가능성은 집중투표제 자체에 내재한 

문제이다. 가령 독립이사 3인의 선임이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제안 및 주주제안 

후보자가 모두 독립이사 후보자인 경우, 3위 득표자가 단 1표만 얻은 경우에도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집중투표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집중투표 시 최소 득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건너뛰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주주

들의 의사 역시, 기계적으로 다득표 순위를 적용하여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 

또는 비율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상법 및 정관상 요

건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서 다득표 순위대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있다고 해석함이 합

리적일 것이다.

(iii) 위 부정설의 (iii)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론상 위법상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방법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모두 회사의 의지만으로 관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위 예시 사례에서 (a) 방안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고(상법 제434조), (a) 및 (b) 방안의 경우 주주

총회에서 독립이사 추가 선임 결의가 가결되어야 하며, (b) 및 (c) 방안의 경우 사내이사

가 자발적으로 사임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두 회사 측 의사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보

장이 없다. 극단적으로는 차기 주주총회에서도 상법상 독립이사 수 및 비율 요건을 맞

추지 못하여 위법상태가 기약 없이 지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쟁점
앞선 예시 사례에서, 사외이사 후보 2인이 다득표 순위 1-2위가 되는 경우, 다득표 순위대로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면 이사 7인 중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5인이 된다. 즉, 이사 구성이 기

존(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4인)과 달라지지만, 상법상 독립이사 수 및 비율 요건(독립이사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너뛰기는 다득표 순위대로 이사

를 선임할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즉, 법령 또는 정관을 준수하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너뛰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너뛰기는 허용되지 않고, 다득표 순위대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만일 정관으로 이사 총수를 7인으로 하고, 이 중 사내이사를 3인, 독립이사를 4인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둔 경우라면, 독립이사 후보 2인이 다득표 순위 1-2위가 되는 경우,

다득표 순위대로 독립이사 2인을 선임하면 상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위 정관 규정에

는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회사의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28)에 비추어 보

2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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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처럼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정관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건너뛰기

를 적용하여 차순위 득표자인 사내이사 후보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

각된다.

4.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 분리선출 감사위원 간 집중투표 적용 여부

금번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가 최소 1명에서 2

명으로 늘어나고(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2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등으로 같은 주주총회에서 2명의 분리

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함께 선임하여야 할 경우 집중투표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감

사위원(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 초과 주식 소유 주주(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합산)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위 “3% Rule”이 도입되어 있

으므로, 이 같은 별도의 특수한 제한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2인 이상의 감사

위원 분리선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여 집중투표제를 중첩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i)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도 “이사”인 이상 명문의 근거 없이 집중

투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ii) 감사위원 선임 시 3% Rule이 적용되는

데, (집중투표 대상 포함 효과까지 염두에 둔 개정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금번 개정 상법에서 

3% Rule 적용 시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그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

산하는 것으로 통일됨에 따라(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분리선출 대상 2인 이상의 감사위원 

선출 시 이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결의 요건이 적용되어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데 달리 

장애가 없는 점, (iii) 3% Rule에 더하여 집중투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특별

히 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 중 어느 한 쪽에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2인을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가 적

용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2인의 이사의 종류가 다른 경우(예컨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 및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1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종류별 분리선

출’ 허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만일 ‘종류별 분리선출’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예시 

사례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1인 선임의 건을 분리하

여 상정함으로써 집중투표 자체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상법 하에서는 ‘종류별 분리선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상당한 설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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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이며, 나아가 감사위원의 경우 금번 상법 개정에 따라 3% Rule 적용 시 사외이사 여부

를 불문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그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는 것으로 통일된 점(상법 제

542조의12 제4항)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도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무리가 없게 되었다.

Ⅲ. 결 어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으로, (i) 정

관상 이사 수의 제한이 없는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복수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제안할 경우,

회사가 이사 선임 안건에 앞서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에 관한 선행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ii) 서로 다른 종류의 이사를 복수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이사의 종류별로 분

리하여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종류별 분리선출’ 가부), (iii) ‘종류별 분리선

출’ 부정설을 전제로 집중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득표 순위대로 이사를 선임하면 상법 또는 정

관상 이사의 종류별 수 또는 비율 요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득표 순위에도 불

구하고 차순위 득표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건너뛰기’ 가부), (iv)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주주총회에서 2명의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

을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늦어도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대규모 상장회사가 실제로 집중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이상의 쟁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쟁점에 관해 주주별 유불리에 따라 견해가 대립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집중투표의 

실제 운영에 있어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에 관한 해석론이 풍부하게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실무상 혼선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논문접수 : 2025. 09. 30. / 심사개시 : 2025. 10. 02. / 게재확정 :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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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al Issues Concern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under the Recently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Won, Hye-Soo

Under the recently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large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KRW 2 trillion or more may no longer exclude cumulative voting throug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by making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mandatory.

In connection with the mandatory adoption of cumulative voting under the amended

Act, the main issues that may arise in practice include:

(i) whether, in a company without a limitation on the number of directors prescribed in

its articles, in cases where minority shareholders propose the election of multiple additional

directors, the company may put to a vote a preliminary agenda item to determine the

number of directors to be elected before proceeding to the election of directors;

(ii) whether, in circumstances where multiple directors of different categories must be

elected, the company may present separate agenda items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by

category (i.e., whether “category-based voting” is permissible);

(iii) if “category-based voting” is deemed impermissible and, as a result of cumulative

voting, directors are elected strictly in order of the highest number of votes, whether, in

cases where such an outcome would contravene statutory or charter-based requirements

regarding the number or ratio of directors by category, the company may disregard a

higher-ranked candidate and instead elect the next-ranked candidate (“skipping”); and

(iv) with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audit committee members required to be

separately elected to two or more, whether cumulative voting applies when two such audit

committee members are elected at the same shareholders’ meeting.

Beginning no later than the regula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n 2027, when large

listed companies will in practice be required to implement cumulative voting,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at differing views—depending on each shareholder’s interests—on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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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issues will give rise to considerable confusion in practice. It is therefore hoped

that,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come into force, interpretive theories addressing

potential practical issues in the operation of cumulative voting will be extensively

developed, and based on such discussion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provide guidelines to

prevent uncertainty in practice.

Key Words：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in 2025, Cumulative voting,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Shareholder Proposal, Minority

Shareholder Rights


